
검찰개혁 추진 관련 발표문(10. 1.)

○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하여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

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하여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고,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하여 검찰총장은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다음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 요청토록 지시하였습니다.



- 첫째,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

- 둘째,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 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여 민생범죄를 담당

-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관련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 ▨


